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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 발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제안

-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운기업 간 갈등은 해운의 특수성에 맞는 시장질서 

감독절차의 마련을 통해 해소 가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직무대행 김종덕)은 9월 14일(화) “정기선사 공동

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물동량 급증으로 수출입 물류대란 극복을 위해 수출입 화주기업 

뿐 아니라 해운기업도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공정거

래위원회가 동남아 취항 국내외 선사에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의사를 밝히

면서 해운기업은 이중(二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기업은 공정위가 선사의 공동행위를 해운시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담합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공정위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7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면제를 포함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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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I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의 이해를 돕고,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보고서를 발표했다. 

  KMI 고병욱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해운은 인프라 산업으로서 공동행위를 통해 

안정적 해운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공정위와 선사 간 갈등이 해운의 특

수성에 맞는 해운시장 감독절차를 마련하는 계기로 승화되고 이를 통해 막힘없는 

수출입 물류와 해운산업이 함께 비상(飛上)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운·물류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 고병욱 실장(051-797-4632, valiance@kmi.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이해 및 정책 제안 


